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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글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부흥계획 속에서 제기된 공간쟁점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전망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시가지 재생에 초점을 두고, 지방도시가 지닌 지역개발

의 과제가 이번 진재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고밀도 도시, 어촌의 집약화, 지

속가능한 도시 담론이 재해부흥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간재편

은 장벽에 부딪쳤으며, 재건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재해 이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 복구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흥을 시야에 넣고 재해

연구의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동일본대지진, 재해부흥, 고밀도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미야기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spatial issues of disaster recovery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Focused on tsunami-damaged regions, this study examines how major regional development 
issues have been dealt with. In the case study areas, the following ideal spatial methodologies have been 
suggested for tsunami recovery: building a compact city, intensifying fishing villages, and making a 
sustainable city. However, as the spatial restructuring have encountered practical barriers, reconstruction 
has been delayed, and the regional decline have been accelerating. To prevent  regional decline which is 
inevitable after a disaster,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rea of disaster studies should be expanded to long-
term recovery process beyond emergency response.

Key Words :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Reconstruction, compact city, sustainable city, regional 
development, Miyagi

1.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1) 일본 관측 사상 최대

의 지진이 발생했다. M9.0의 대규모 지진, 최대 9.3m 

이상으로 관측되었던 지진해일(Emergency Disaster 

Response Headquarter, 2012)2), 그리고 후쿠시마 원

자력 발전소 사고로 전후 일본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2년 4월 25일 경찰

청 조사에 따르면, 파악된 사망자 수는 15,857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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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불명자도 3,057명에 이르고 있다(Reconstruction 

Agency, 2012).3) 건축물 피해도 막대하여 128,716호

가 모습을 감췄으며, 244,991호가 반파되었고, 일

부 파손은 678,396호에 달했다.4) 이와테, 미야기, 후

쿠시마 3현의 피난자수는 최대 409,146명에 달했고, 

직접적인 피해액은 16.9조 엔으로 추정되었다(Team 

in Charge of Assisting the Lives of Disaster Victims, 

2011).

그런데 재해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어서, 여진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5)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는 여전히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다.6) 전례 없는 사

태의 발생 속에서,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을 제언하

기 위해 설립된 ‘동일본대지진 부흥구상회의’는 “전후 

일본을 줄곧 지지해 온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서술

하며, “비참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자고 제언하였다

(Reconstruction Design Council, 2011). 동일본대지

진 발생 후 1년이 넘은 현재, 일본 그리고 특히 피재지

에서는 어떠한 희망을 발견해가고 있는가. 

이 글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를 재

해부흥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특히 대지진 피해지의 부흥계획에서 제기된 공간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하고 있

는 지역개발의 과제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

안 다방면에서 수많은 재해연구가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방재’, 즉 재해예방에서 응급복구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거대재해의 경우

는 응급대응을 넘어선 장기적 관점에서 재해부흥을 

논할 필요가 있다. 재해가 드러낸 기존 지역개발 시스

템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직시하고, 재해부흥을 

지역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피해지

의 부흥계획 속에서 제기된 공간쟁점의 현황과 전망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과 연구방법

동일본대지진은 지진, 지진해일, 원자력 발전소 사

고라는 복합재해로 발생했다. 이번 진재의 직접적인 

피해는 주로 토호쿠(東北) 3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

는데, 토호쿠 안에서도 피해지역의 유형은 피해 특성

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막대한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태평양 연안 지역, 둘째 태평양 

연안부에 위치하지만 지진해일의 피해는 적었고, 그 

결과 인근 피해지 복구사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된 지

역, 셋째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福島) 부근 지역, 넷째 직접적인 피해는 적었으나 간

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지역은 초기에는 광역 교통망의 단절로 인해 물류의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소위 ‘풍문피해’7)를 입고 있다. 이 글은 첫 번째 유형

에 속하는 지진해일 피해지의 재생에 초점을 두고, 지

방도시가 지닌 지역개발의 과제가 이번 진재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은 미야기 현(宮城県)의 

게센누마 시(気仙沼市), 이시노마키 시(石巻市), 오

나가와 정(女川町)이다. 이 세 지역은 지진해일로 인

한 인명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게센누마 시는 휘발유 

수송선이 지진해일에 떠밀려 시가지를 덮치면서 3일

간 시가지 전체가 불타올랐던 지역이며, 이시노마키 

시는 해안가 넓은 평지에 자리잡고 있었던 중심시가

지에 지진해일이 몰려오면서, 가장 많은 인적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오나가와 정은 인구 대비 인적피해

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

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이들 세 지역

은 중심시가지가 큰 피해를 입어 도시 기능 자체가 마

비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백지’에서 출발해야 했다. 

Table 1. Damage situation of Great East Japan 
earthquake.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상황

Personnel damages
(person)

Property damages
(number)

Dead Missing
Total 

collapse
Half 

collapse
Iwate Pref.
Miyagi Pref.
Fukushima Pref.
Tohoku Region
Japan

4,667
9,506
1,605

15,783
15,844

1,368
1,861

218
3,448
3,451

20,184
82,754
19,770

123,056
127,185

4,552
129,212

61,749
196,445
231,888

Source: National Police Agency Emergency Disaster 
Headquarter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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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

다. 이야기는 당시의 희생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

연에서 시작되어, 방사능에 대한 염려로, 나아가 부

흥을 꿈꾸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본

인이 모두 같은 정도의 걱정과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어난 피해였던 만큼 

다양한 갈등과 논쟁도 존재한다. ‘피재자’ 혹은 ‘피재

지’라는 하나의 단어로 수렴될 수 없는 다난함이 존재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주목

하여 부흥계획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

하고, 일본의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지역개발의 과제

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둘째,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발행한 보고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흥계획과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셋째, 서울대 일본연구

소 공동연구팀의 일원으로 2012년 1~2월 현지를 방

문하여 지자체 담당자, 가설주택 주민, 정치가, 교육

자, 시민운동가 등을 인터뷰하여, 재해 부흥의 현실

을 고찰하였다. 

2. 문헌 검토

재해 혹은 재난관리8)는 일반적으로 완화(mitiga-

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

(recovery)의 4단계 과정으로 분류된다(Pekat, 1985; 

McLoughlin, 1985). 완화는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단계로 건축법규, 재해 보험, 토지이용 

관리, 재난 지도, 안전규율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준

비는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로, 재

난 대응 계획, 경보체계, 재난 대응 센터, 비상 통신

망, 재난 대응 훈련 등을 구축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

다. 대응은 재해 발생 직후,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계로, 재난 계획 실행, 응급 의료 지원, 

피난 및 치료 등이 실행된다. 마지막 복구는 단기적

으로는 라이프라인 복구 등 필수적인 시스템을 재건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상적 생활로 되돌아가기 위해, 

고용 지원, 가설 주택 제공, 시설 복구 등을 실시하는 

단계이다(Pekat, 1985). 

그 동안 이러한 재난관리를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

행되어 왔다.9)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는 앞의 세 단계, 

즉 완화에서 대응에 이르는 ‘방재’에 집중되어 온 측

면이 크다(cf. Rosenfeld, 1998). 복구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임시적 방편에 대

한 연구로,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지역의 ‘새로운’ 재

생을 논하는 연구는 드물다. 물론 재해 관리에 있어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피재민의 삶을 하루바삐 일상으로 되돌리는 문

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부흥은 단순히 도로를 복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지역공동체를 복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응급복구 방법 이상의 논의가 필요

하다. 특히 재해가 미친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연구

뿐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이해

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Brun, 2009; Pelling and Dill, 

Table 2. Damage situation of case study areas. 연구지역의 피해상황

Personnel damages (person) Property damages (number)

Dead Missing %* Total collapse Half collapse
Partially 
damaged

Miyagi Pref. 9,415 5,141 0.62 75,376 91,393 172,219
Sendai 704 26 0.07 23,166 59,394 91,741
Kesennuma 1,017 387 1.92 8,536 2,405 3,488
Ishinomaki 3,173 759 2.45 19,374 3,993 9,479
Onagawa 566 411 9.84 2,939 337 640

Source: Miyagi Prefectoral Government (2011) (As of September, 21, 2011).
* %=Personnel damages/Total population×100 (As of May,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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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나아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이후, 거의 필연

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새로운 출

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장기

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개발 분

야에 깊이 관여되어 온 지리학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

분이라 할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뒤 1년이 지나자 수많은 재

해관련 문헌이 발간되었다. 대부분이 기록물인 가운

데 학계에서도 몇몇 연구가 제기되었는데, 원전사고

에 관련된 문헌을 제외하면, 재해 재건과 관련된 연

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방재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는 연구이다. 자연지리학 및 

GIS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밝

히거나 이를 응용하여 향후 재해에 대한 대응을 모색

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Koarai et al., 2011). 또

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나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하여 

이번 재해에서 시사점을 찾으려는 연구도 제기되었

다. 둘째, 동일본대지진이 드러낸 기존 사회 시스템

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도 다소나마 진행되고 있다. 

Herod(2012)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신자유주의적 글

로벌 경제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하였고, Man-

tanle(2011)는 이번 지진 재해의 피해지역이 인구쇠퇴

지역이었음을 지적하며, 재해부흥의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셋째, 부흥계획 작성 및 실행을 위한 제언을 

제기하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의 재건

(Seki, 2011), 어업재건(Tanaka, 2011, Tomita, 2012) 

등 지역산업의 재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피재

민의 복지문제에 입각한 가설주택의 문제(Takahashi 

and Noguchi, 2012)와 재해민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논의(Hatayama, 2012)도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수많은 제언이 제기되었으나, 부흥의 재건

에 따른 지역재생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특히 ‘부흥계획’의 핵심으로 주목을 받

았던 ‘고지대 이전’에 대한 논의는 과거 오쿠시리 섬

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는 논의 등은 이루어졌으나

(Minami, 2012), 동일본대지진에 근거한 본격적인 

사례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부흥이 가시

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오히려 지

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지진해일의 피해지는 쇠퇴

하는 지방 도시였다. 진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들 

도시는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로 지역개발의 패러다

임을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즉 인

구감소와 고령화,10) 기간산업 쇠퇴와 지역경제 침체, 

전 지구적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역개발

의 원칙이자 이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새

로운 과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11) 진재부흥에 임해

서 이러한 과제는 어떻게 쟁점화되고, 접근되고 있 

는가? 

이 글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피해지의 복구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단기적인 복구가 끝난 뒤 실행되는 장

기전망을 전제로 한 부흥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을 

사례지역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본

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 동일본대지진과 재해 부흥 방침

재해발생 직후 일본정부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재해대책본부’12)를 설치했

다. 설치 이후 한동안은 당면의 인명 구조, 피난민 지

원이 중심이 되어 정책이 이루어졌다. 피해지의 재

생, 즉 부흥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재해 발생 후 한 달 뒤의 일이었다. 4월 11일 각의 회

의는 “미증유의 피해를 초래한 동일본대지진에서 부

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 단순한 복구가 아닌, 미래

를 향한 창조적 부흥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

명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동일본대지진 부흥구상회

의’(이하 부흥구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부흥구상회의’는 4월 14일 처음 열린 이후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6월 25일 『부흥 제언』을 보고하였다

(Reconstruction Design Council, 2011). 

부흥제언은 어떠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가? 가

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된 것은 ‘감재(減災, Disaster 

reduction)’라는 사고이다. 부흥제언은 그 동안 일본



- 704 -

조아라

이 대규모 자연재해를 완전히 봉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안전신화’에 안주해왔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지역 만

들기는 ‘재해가 있을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즉 재해 발생을 명확히 전제

로 하고, 지역과 국가의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다.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은 ‘감재’라는 사고의 타당성

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일본은 발생가능성 

있는 지진해일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막기 위해 방

파제를 설치해왔다. 그러나 이번 재해에서 발생한 지

진해일은 예측 규모를 월등히 넘어서는 규모로 발생

했다. 방파제는 무의미했고, 심지어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방파제를 넘어서 들어온 지진해일이 방파제 때

문에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여 이후 밀려오는 지진해

일의 규모를 더욱 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지

진해일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소위 

안전신화에 경종을 울렸다. 결국 언제든 ‘상정하지 못

한(想定外)’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

재’라는 사고에 입각한 시가지 재생이 필요하다는 논

리가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흥제언은 지역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고지대 이전, 저지대 성토 등을 부흥

시책으로 제시하였다. 즉 주택지를 안전한 고지대로 

집단 이전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만큼 지반을 성토

하여 재건하거나, 도로를 이중제방 시설로 기능케 하

여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되다.13) 사실 

태평양 연안부에 위치하는 일부 지자체는 지진해일

로 인해 시가지 전체가 휩쓸려갔을 뿐 아니라, 지진

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해 원형 복구 자체가 불가능하

였다.14) 그래서 지반을 성토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높

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지역 

복구의 모습을 그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흥제언에는 이러한 시책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부

흥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상’의 경우, 지역이 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부흥제언 이후 1개월 만에 책정된 ‘기본방침’(Re-

construction Headquarters, 2011)은 부흥제언의 내

용을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위의 시가지 재생 방안

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막대한 예

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위 제안은 시정촌(市町村)의 ‘부흥계획’에 

반영되었다. 국토교통성이 32시정촌을 대상으로 부

흥패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전을 추진하는 시

정촌은 25곳이었고, 성토는 7곳, 이전과 성토를 동시

에 추진하는 곳은 12곳이었다(Geospatial Information 

Authority, 2012). 이중제방을 통한 현지부흥은 16곳

에서 채택하였으며, 따로 토지를 정비하지 않고, 일

부 시가지 구역에 주거지를 집약하는 ‘현지집약’ 방안

을 채택한 곳은 3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예산확보 문제 뿐 아니라, 주거지 입

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혹은 관점이 있었기 때문

이다. 다음 장에서는 사례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

흥의 이상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

찰해보고자 한다. 

4. 동일본대지진 피해지 부흥의 현실

1) 게센누마 시, 지반성토

게센누마의 부흥계획은 2011년 10월에 책정되었

다(Kesennuma City, 2011a). 부흥계획 책정까지 7개

월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게센누마의 부흥계획의 목

표는 ‘지진해일 사망 제로의 지역만들기’, ‘조기 산업

부활과 고용 확보’, ‘직주부활과 생활부흥’, ‘지속가능

한 산업의 재구축’, ‘슬로우하고 스마트한 마치(町)와 

삶’, ‘지역에 미소 넘치는 지역만들기’로 책정되어 있

다.15)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아직 모연하다. 게센

누마는 지진해일로 인해 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다,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을 중심으로 괴멸적인 타

격을 입었고, 중심시가지도 붕괴되었다. 특히 지반침

하가 심각하여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기 어려운 상황

이 이어졌다.



- 705 -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부흥의 공간적 쟁점

“3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

었다. 지진해일, 표류물, 화재, 라이프라인, 오시마

(大島) 피해 등을 가정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났다. 그러나 지반침하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

반침하로 인해 복구에 어려움이 크다. 성토하지 않으

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런데 다

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성토를] 어느 정도 해야 하

는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수산가공업 공장은 안전하

면서도 물 배출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해안선을 보

호할 것인지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의견이 분분

하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16)

현재 피해지 일정구역 안에는 건물건설이 제한되

고 있다. 반면 지반성토는 그 기준설정의 어려움뿐 아

니라 국가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면서 

진척이 더디다. 

시정부는 중심시가지의 경우는 지반성토를, 어촌

집락의 경우는 고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Table 

3). 그런데 중심시가지 지역의 경우 지반성토 방안에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정부가 2011

년 7월 피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Kesen-

numa City, 2011b)에 따르면, 희망 거주지로서 ‘지반 

성토한 장소’보다 ‘고지대’ 혹은 ‘해안에서 떨어진 장

소’를 선택한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일상

으로 하루 바삐 복귀하고 싶은, 혹은 “고령으로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없는 피재자”17)의 경우는 지반성토보

다 ‘해안에서 떨어진 빈집이나 농지’를 사용하는 방안

을 선호하였다.18)

고지대 이전을 선호하는 주민의 의견이 많았음에

도 불구하고 게센누마시가 지반성토를 제안한 것은, 

이전할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반성토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지반성토로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

기 때문이다. 

(토지매입비는) 현재 진재 후 금액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진재 이전 금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하

고 있지만 아직 대답을 듣고 있지는 못하다. 건축비

용이 없어서 자립 재건이 불가능한 사람은 고민하게 

될 것이다.19)

중심시가지의 토지이용 구상도 아직 모연하다. 시

정부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에서 사카나마치(魚町)

와 미나미마치(南町)를 대상으로 건축설계경기대회

(competition)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경기대회가 뒤

늦게 개최되면서, 2012년 4월에 이르러서야 그 결과

Table 3. Kesennuma City’s guidelines for reconstruction of affected districts. 게센누마 시 피해지구 부흥방침

Districts Guidelines for reconstruction

Down town (Shishiori, 
Minami-kesennuma)

- Raising ground level (reestablishing residential areas)
- Locating industrial functions in low-lying areas. 

Down town (Sakanamachi, 
Minamimachi)

- Rebuilding embankment / Raising ground level (mixed land use)
- considering the local landscapes (Ongoing competition)

Coastal village - Supporting relocations of residential areas on higher ground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2012).

Figure 1. Survey result on the future housing in 
Kesennuma. 게센누마 시 향후 주거 의향 설문조사 결과

Source: Kesennuma City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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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되었고, 같은 해 6월이 되어서야 자치회 및 산

업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20)가 설립되기에 이르렀

다. 

이처럼 생활의 전망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는 인

구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의 복

구가 불투명하고 80%의 사무소가 피해를 입은 상황

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

다. 시정부는 산업시설의 조기복구 지구를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

나, 아직 조기 재건 희망 사업자 명단도 파악되지 않

은 상황이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

port and Tourism, 2012). 

2) 이시노마키 시, 이중방제와 집단 이전

이시노마키는 12월에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연

이어 2012년 2월에 ‘실시계획’을 책정하였다(Ishino-

maki City, 2011a). 이시노마키는 인적피해가 가장 큰 

지자체인데, 이를 반영하듯 부흥계획의 부제는 ‘최대

의 피재도시에서 세계의 부흥 모델 도시 이시노마키

를 목표로’로 제시되었다.21) 

이시노마키는 지진해일로 인해 평지의 약 30%, 중

심시가지의 약 73%가 침수되었다. 연안부의 공장과 

사무소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도 피해를 

입었고, 진재 후 최대 피난민 수는 약 50,000명에 달

했다. 지반침하도 최고 120cm를 기록하는 등 광범위

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결국 게센누마와 마찬가지

로 시가지와 연안부 집락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

인가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시노마키에서 피해가 컸던 것은 중심시가지가 

넓은 평지에 입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안부

는 메이지(明治) 이후 간척된 지역이므로, 메이지 산

리쿠 지진(明治三陸地震)22)을 경험하지 않았던 지역

이고, 2010년 칠레지진 때도 지진해일이 오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설마 8.6m 이상의 지진해

일이 밀려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23)

이시노마키의 시가지는 평지가 넓고 가까운 곳에 고

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해일을 보고 급하게 피난

하고자 하였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24) 강을 역

류한 지진해일 피해도 컸는데, 구기타카미 천(旧北上

川) 하구에 위치한 오카와 소학교(大川小学校)에서는 

전교학생의 2/3인 74명이 희생되었다.25) 

시정부의 부흥계획은 제방정비 및 도로성토를 실

시하여 이중방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방과 도

로 사이는 원칙적으로 비가주지(非可住地)로 설정한 

뒤, 이시노마키 항(石巻港)을 활용한 제조업 및 수산

가공업 집적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

지는 도로의 내륙부 쪽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재

집단이전촉진사업, 공영주택정비 등을 통해 창출하

겠다는 방안이었다. 이시노마키시가 도로 성토로 가

닥을 잡은 것은 평지가 넓어 지반성토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전할 고지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로를 성토한 뒤 시가지를 재건하는 방안

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다. 2011년 

Table 4. Ishinomaki City’s guidelines for reconstruction of affected districts. 이시노마시키 피해지구 부흥방침

Districts Guidelines for reconstruction

Downtown

- Improving to the function of setback levees, utilizing transport infrastructure (raised roads)
- Locating residential function to safer inland areas, arrangement industrial zone and creating memo-

rial park in coastal areas. 
-  Relocating of coastal house to the new town

Coastal village
- Supporting relocations of residential areas on higher ground (to ensure safety under L2 tsunami).
- Development breakwaters and liver levees. 
- Tourism promotion in Ogatsu and Oshika districts. 

* L2 tsunami = current tsunami.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12)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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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Ishinomaki 

City, 2011b), 향후 주거장소로 기존과 다른 지역을 

선택한 사람이 25%에 이른다. 특히 피해상황에 따라 

희망 주거장소는 크게 차이가 났는데, 자택이 유실되

거나 완전히 붕괴된 사람의 경우는 다른지역 이전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반면 절반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자택재건을 희망하는 경우가 높았다. 주택 소

유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서, “임대인은 이

미 이주한 사람이 많은 반면, 자가인 경우는 떠나지 

못하고 있다.”26)

이주냐 집단이전이냐를 둘러싼 갈등은 부흥계획

이 실현에 옮겨짐에 따라 더욱 증폭될 예정이다. 지진

해일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가도노와키(門脇) 주민은 

집단이전을 요망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

를 보면 주거지역의 선택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

닌, 생활 자체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가도노와키(門脇) 3초메(丁目) 1~8방(番)은 거주

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제방

을 정비해도 안심하고 살 수 없다는 점, 9~13방이 이

전하면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된다는 점, 고립된 작은 

주택지가 된다는 점, 공공시설과 슈퍼, 병원 등이 없

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 중에는 지진해일에 대한 

공포, 심적인 요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점, 

모두 유실되었기 때문에 택지 등의 자력구입이 불가

능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지구도 미

나미하마마치(南浜町)처럼 집단 이전 혹은 희망자에 

한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망한다(Ishinomaki city, 

2011c).27)

이시노마키 시의 중심시가지는 교외의 대규모 소

매점포로 인해 침체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진재는 중심시가지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28) 현실적으로 집단이전을 위한 

토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집단이전지는 교외지역

에 조성될 수밖에 없다. 시정부는 IC 부근에 약 2,000

호의 택지용지를 조성하는 구상을 비롯하여 여러 고

지대의 택지조성 방안이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교외 지역으로 주

거기능이 이전할 경우, 이시노마키 중심시가지의 공

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우려되며, “여기저기 집

락을 만드는 행위는 고밀도 도시(compact city) 구상

에 역행”한다는 것이다(Ishinomaki City, 2011c). 결

국 ‘중심시가지 활성화’라는 장밋빛 문구는 부흥계획

에 담겨있으나, 그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오나가와 정, 고지대 이전과 저지대 성토

오나가와는 2011년 9월 부흥계획을 책정하였다. 오

나가와의 부흥계획은 사업위주로 정리된 다른 지자

체의 부흥계획에 비해, ‘부흥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작성한 것이 특징이다.29) 오나가와 정은 부

흥기간을 2018년까지의 8년으로 설정하고, 복구기(2

년), 기반정비기(3년), 본격부흥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진재로부터 2년] 수산업은 진재가 있었던 2011

년 가을 꽁치 인양이 이미 재개되었다. … 2013년 

봄, 고지대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 일부에서 재해

공영 주택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진재로부터 5년]… 

2016년 철거된 응급가설주택 부지에 차례차례 주택

이 건설된다. 지반 성토와 택지조성의 모든 공사가 

끝나고 … 부흥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다. … 상업·

수산가공장도 본격적으로 영업이 재개되었다. [2018

Figure 2. Survey result on the future housing in 
Ishinomaki. 이시노마시키 향후 주거 희망 장소 설문조사

Source: Ishinomaki city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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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오나가와에 새로운 시가지(町並み)가 탄생했다. 

… 관광객, 수학여행 학생,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업과 지진해일을 배우기 위해 방문한다. …  이

미 수산업도 본 궤도에 올랐고 … 진재 전보다 활기

찬 마을이 만들어졌다(Onagawa Town, 2011a).”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택지는 모두 고지대로 이전

하고, 저지대는 산을 깎아 성토한 뒤 상업시설로 이용

하게끔 되어 있다. 오나가와가 산을 깎아 주택을 건설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대규모 주택지를 건설할만한 

평탄한 고지대가 없기 때문이다.30) 나아가 종합운동

장은 정(町) 소유지이기 때문에 토지확보가 용이하다

는 점도 이 방안을 선택하게 된 요인이 되었다.

항구는 방파제를 재정비하여 재건할 계획인데, 반

면 피해가 컸던 연안부는 재해 입은 시설을 보전하고 

메모리얼 공원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흥계

획에 기반이 된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감안

한 시가지의 고밀도(compact)화였다. 이는 중심부에

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섬·반도의 어촌 마을도 집

약적으로 고지대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어

촌의 집약화와 더불어 어업의 구조개혁 계획도 수립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산을 깎아 저지대를 성토하고, 어촌

을 집약화하는 방안에 주민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은 아닌데, 정이 2011년 8~10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1)에서도 의견의 분분함을 엿볼 수 

있다(Onagawa Town, 2011b). 중심시가지 주민의 경

우 36.1%가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 반면, 

35%는 고지대 이전을 희망하여 의견이 양분되고 있

었다. 또한 이전촉진구역 내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형성 문제, 주택재건 비용 기준 설정 문제 등 구

상의 실현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어촌의 집약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대다

수였다. 설문조사 결과 어촌마을의 경우, 피재 전 거

주지 근처를 희망 장소로 선택한 응답이 56.3%로 절

반을 넘었다. 부흥계획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에서도 어촌의 집약화에 대한 반대가 상당

수를 점했다. 

“다케우라(竹浦) 전원의 희망으로, 국도 398호 고

지대로 이전하고 싶다. 먼 곳은 바다에 다니는 것이 

불편하고, 바다가 보이지 않으면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곳이 가장 좋다. 다케우라에

서 떠나고 싶지 않다.” “태풍과 저기압 등 기후가 나

쁠 때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망을 볼 수가 없

어서, 배도 유실될 우려가 있다.” “고지대 집약화는 

필요하지만 … 어촌집락촌민의 대다수의 요망인 각 

지역 고지이전 쪽이 조기실현, 재원도 낮게 드는 경

우도 있다”(Onagawa Town, 2011c).

Figure 3. Survey result on the future housing in 
Onagawa. 오나가와 정 재건 희망 장소 설문조사

Source: Onagawa Town(2011b).

Table 5. Onagawa town’s guidelines for reconstruction of affected districts. 오나가와정 피해지구 부흥방침

Districts Guidelines for reconstruction

Downtown
- Relocating residential areas on higher ground. 

- Integration o fishery industrial land use.
- Raising ground level using surplus soil

Coastal villages
- Supporting relocations of residential areas on higher ground 

- Locating fishing industry in low-lying areas after filling up ground

Sourc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12)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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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정(町)은 향후 인구감소

가 더욱 예상된다고 호소하며, 주거가 다소 멀어져

도, 각 어항(浜)에 설치될 파수막(番屋)을 활용하면 

작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주

민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결국 정(町)은 주민의향을 

고려하여, 어촌의 집약화에서 ‘직주일체형’ 재건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집약화를 도모할 경우 어항

과 멀어지게 되어, 생업인 어업·수산업에 대한 효율

성, 편리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기 때

문이다. 어촌의 집약화를 위한 입지 선정 문제는 어업

권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를 이끌

어내기 힘들었다. 

5. 재해부흥의 공간적 쟁점

1) 고밀도 도시와 감재(減災)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진재 이후 지역개발의 방

향을 둘러싼 공간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진재 

이후 도시공간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이상적 도시

상’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고밀도 도시(compact city)’

였다. 물론 이 개념이 진재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두각

된 것은 아니다. 20세기 후반, 도시 교외화로 인해 중

심시가지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도

시공간의 비효율성 및 도시산업 쇠퇴문제가 과제로 

제기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고밀도 도시 정책이 주

목받았던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지방도시는 지역개발의 여

러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

가 진전됨에 따라 농림어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

었으며, 제조업도 대부분 해외로 유출하여 지방도시

의 기반산업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고도성

장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도시인구도 저성장

기 이후에는 정체 또는 쇠퇴로 돌아섰다. 중심시가

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주택과 대형매장은 교

외로 집중되면서, 중심시가지의 쇠퇴도 심각한 문제

로 제기되었다. 1998년 제정된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2002년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이후 전 고이즈미(小泉)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

던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지방도시의 과제

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Cho, 2007). 이러한 

지역개발의 과제 속에서 지방도시의 바람직한 도시

계획 이념으로 주목받은 이론이 바로 고밀도 도시였

는데, 그러나 그 실행은 토지권리 문제로 인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해는 고

밀도도시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

하는 듯 보였다.32)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는 도시의 중심시가지를 어떻게 ‘재생’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주택이든 기업이든 ‘어디에’ 입지시킬 것인

가,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전략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확보 문제는 이상적 도시상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대규모 토지를 어디에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문제에 따라 결정되었다. 결과

적으로 이시노마키처럼 기존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

에 주택지가 확보되거나, 오나가와처럼 시가지 자체

가 공원으로 분단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고밀도 도

시는 시가지 부흥을 위한 이념으로 등장하였으나, 현

실에서는 달성 불가능한 이상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

는 당초부터 일정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흥제언’은 ‘감재(減災)’를 중

요한 지역재건의 이념으로 제시하였고, 각 지자체는 

이러한 이념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

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을 담아 부흥계획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감재 

이념은 고밀도 도시 이념과는 어느 정도 상충되는 것

이었다. 재해 발생 직후 신문매체뿐 아니라 소셜 네

트워크(SNS)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었던 감재도시

의 모습은 “무조건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

다.33)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재해였던 만큼 이러

한 논의는 당연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재해 대비에 대한 강조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혹은 

효율적인 기능배분은 후차적인 문제로 밀려날 수밖

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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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시가지 재생의 지역차

중심시가지 재생방안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Table 6). 사례지역의 경우 게센누마 시는 

지반성토를, 이시노마키 시는 도로성토 및 일부구역

의 집단이전을, 오나가와 정은 고지대 이전 및 저지대 

성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상적 도시상

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지자체의 지형적, 사회

경제적 현실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

센누마 시의 경우는 이전할 고지대를 확보하는 어려

움과 더불어 항만시설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 어렵다

는 항구마을의 현실 속에서 지반성토를 통해 기존장

소에서 시가지를 재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

조업 중심의 항구마을인 이시노마키 시는 평지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이중방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반면 오나가와 정은 피해가 컸던 소규모 도시의 특성

을 반영하여, ‘감재’ 원칙에 보다 충실히 부응하였다. 

그러나 지역특성에 따른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

과 협상을 통해서 부흥방안이 도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커뮤니티 혹은 

개인적 입장차에 따라 부흥방안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달라진다. 고령자는 단기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부흥

을 지지하기 위해 고지대 이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상

업관계자는 주거지와 분리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우려하여 (주택지의) 고지대 이전 방안에 당

혹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민은 안전을 위해 이주하

기를 희망하고, 일부 주민은 생활을 위해 남기를 희망

한다. 일부 주민은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될 것을 우려

하여 함께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일부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선택을 맡겨야 한

다고 주장한다.34) (주택의) 자력재건이 가능한 사람

은 피해보상을 받아 이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자력재

건이 불가능한 사람은 공영주택의 건설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유이

다. 

한편 중심시가지 재생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수많은 난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다. 

지반성토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높

이 성토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아직 애매하다. 고지대 

이전의 경우는 중심시가지 공동화를 비롯하여, 직주 

분리에서 오는 비효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과제

가 남는다.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 주택재건 비용이나 임대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

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도 구체적 실행을 가로막

고 있다. 나아가 지반성토와 고지대 이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고령자의 경우 가설주택

에서 심신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이를 기다릴 여유

가 있을 것인지, 일자리가 부재하면서 발생하는 인구

유출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Table 6. Comparison of reconstruction guidelines for downtown in three affected-areas.  
세 피해지의 중심시가지 부흥 방안

Region Measures Contents

Kesennuma Raising ground level 
- Reason: Lack of flatland
- Problem: establishing safety standards, setting criteria for land 

purchases, deciding land use plan.

Ishinomaki
Raising ground level 
(also relocation on higher land)

- Reason: Flat plan areas (lack of higher ground)

- Problem: establishing safety standards, setting criteria for land 
purchases and rental fees, revitalization of downtown. 

Onagawa
relocation on higher land
(filling up ground)

- Reason: lack of flatland
- Problem: downtown area will be divided by park. establishing 

safety standards, setting criteria for land purchases.

Source: Reconstruction plans of thre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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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의 집약화, 공간의 구조조정

원래 고밀도 도시는 도시의 팽창을 방지하고자 제

기된 개념이었으나, 부흥계획에서는 당초 중심시가

지보다는 오히려 어촌에 적용되었다. 고령화 등으로 

한계촌락이 될 어촌을 집약하여 수를 줄이는 방안, 즉 

다가올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소위 ‘공간의 구조

조정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중심시가지 피재

민과 달리, 어촌마을의 피재민은 자신의 어업권이 있

는 어항을 떠나는 것에 지극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안전한 고지대로 이전하는 방침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문제는 집약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집약화를 찬성하는 측은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구

가 감소하면 결국 한계집락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라며,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집약화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약화에 대한 반대는 어업권이라는 이

해관계 유지를 위한 구태의연함에서 비롯된 것이므

로, 이번 기회에 과감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나아가 지진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거의 모든 지

역에서 발생하였는데, 모든 어항의 지반을 성토하는 

것은 예산 확보도 어렵고, 곧 한계취락이 될 어촌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고 주장하였다. 

반면 집약화를 반대하는 측은 ‘생활의 (과거로의) 

복구’를 주장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라는 것은 무리라고 반대하였다. 단순히 모으는 것으

로 어촌의 쇠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지역개발

의 다른 수단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큰 집락으로 하지 않으면 젊은이는 대부

분 오나가와에서 나갈 것이다. … 독신의 젊은이도 

적지 않은데, 결혼할 때는 주거 환경이 매우 중요하

다. 작은 부락에는 시집오지 않는다. … 바다의 구

분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면, 집약해

도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는 집합하는 

것만으로 멈출 수 없다. 지역의 산업을 착실히 일으

켜야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Onagawa Town, 

2011c).

세 지자체에서는 모두 초기에는 어촌의 집약화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결국 집약화를 포기하고, ‘직주

일체형’ 복구를 꾀하게 된다. 이시노마키의 경우 피해

를 입은 67개의 집락을 가까운 고지대로 이전시켜서 

총 61개의 집락을 형성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게센누

마와 오나가와도 이전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지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다. 

그러나 어촌의 부흥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

무리 가까운 고지대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피해 입은 

주택만이 이전하게 되므로, 공동체가 분단되는 문제

는 피할 수 없다. 또한 각 어촌별로 고지대의 주택지

를 조성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도 남아있다. 설령 예산을 확보하여 

고지대에 집락을 지었다 하더라도, 과거로의 원형복

귀는 힘들 것이다. 또한 재해 이후 과소화가 더욱 진

행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이 한계집락으로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어촌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시가지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

서, 부흥의 과제는 더욱 심각하다. 

4) 지속가능한 도시 패러다임으로 전환?

동일본대지진은 지진과 지진해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진 복합재해였다.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충격을 준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파로, 후쿠

시마현뿐 아니라 도호쿠 전체가 단순한 복구가 아닌,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 기대되었다. 

피해지의 부흥계획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지

역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커뮤니티

(smart community) 혹은 스마트 빌리지(smart vil-

lage) 구축을 제안하였다. 현재 태양열을 사용한 에너

지 시스템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센다이시

(仙台市)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모델 지역도 설정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소위 에코타운(echo town) 구상이 

가능하다면, 동일본대지진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재해

로 적극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현실

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 712 -

조아라

지진해일 피해지의 경우, 시가지의 대대적인 재생

이 필수적인데, 그러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채택하는 구역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는 예산문제

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 경제적 효율성 문제 등 에코

타운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

문이다. 생활의 복귀가 시급한 현지의 입장에서 보

면, 지속가능한 도시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에 불과

하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에

코타운의 실현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대적인 

시가지 재생이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이 간과되고 있

다는 점이다. 고지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

야 하고, 저지대의 지반을 성토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대규모로 옮겨와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는 자연

환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마찬가

지로 방파제를 재건하거나 강화하는 공사로 해안경

관이 상실될 수 있는데,35) 이러한 문제는 아직 이슈화

조차 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장기적 전망에 어두운 그림

자를 드리우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완전히 수

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은 담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비록 사례지역인 세 지자체는 후쿠시마현

에 속하지 않지만, 일상에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존

재하는 한, 원전 사고를 제외하고 이들 지역의 재생을 

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재해부흥라는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이 구현되기에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도호쿠,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의 진정한 재

생은 이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

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

이 연구는 지진해일 피해가 컸던 동일본대지진 발

생지역을 대상으로, 재해부흥의 쟁점을 고찰하고, 지

역개발의 이상과 현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9.0의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로 일본의 태평양 

연안은 광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특히 일부 지자체

는 도시기능이 정지되었다. 막대한 재해로 인해 지역

개발에서 재해의 가능성을 상정한 ‘감재’라는 이념이 

등장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지진해일 피해지에서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고지대로 이전하거나 저

지대의 지반을 성토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등

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심시가지를 이전하거나 지

반을 성토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은 간단한 작업

이 아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다. 실제로 지자체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주민 합의에는 시간이 

더욱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부흥 방침을 실현하기 위

한 예산확보 및 인재확보 문제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

이 지속되고 있다. 

재해부흥을 위한 공간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첫째, 재해부흥을 위한 이상적인 도시개발 이

념으로 등장했던 고밀도 도시 담론은 현실적 난관 속

에서 표류하고 있다. 감재를 위해 도시공간은 확산될 

수밖에 없었으며, 고밀도 도시는 방침으로는 제시되

었으나,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부흥계획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지

역 내외의 행위주체 간 공간정치를 통해 타협된 것이

다. 지방정부는 각기 지자체가 직면한 지역의 지형

적, 사회경제적 현실에 따라 각자의 중심시가지의 재

건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러나 지역 내외의 커뮤니

티 혹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부흥계획은 협상·타협되고 있다. 

셋째, 재해를 계기로 제기되었던 어촌의 집약화 혹

은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났고, 원형복구가 새로운 원

칙으로 제시되었다. 행정은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

한 한계집락의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어촌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는 ‘생활의 복원’을 

염원한 피재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원형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새로운 활력

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어촌의 재건 방안

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넷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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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 담론도 일부 모델 지구의 이야기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적인 시가

지 재생 사업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아직 쟁점화 되지 않고 있

다. 

이처럼 지진해일 피해 복구를 위해 제시되었던 공

간적 이상이, 그 타당성 여부와는 별도로 현실적 장

벽 앞에서 좌절되면서, 피해지 재생의 길은 더욱 멀어

지고 있다. 고밀도 도시의 실패로 중심시가지의 공동

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의 집약화

는, 비록 생활의 장을 진재를 계기로 구조조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어촌의 진정한 재생을 위해 필

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시가지 재건 사업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가 드물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담론이 장밋빛 문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지진해일 피해지의 이러한 현실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소부터 착실하게 지역개발의 

원칙과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지

역에서는 30년 주기의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

재계획은 있었으나, 재해 이후 지역개발의 큰 방향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부흥계획을 수

립하는데 7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연구

지역의 경험에서 나타나듯 지역의 지형적 여건에 따

라, 인구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역개발의 방향은 다르

게 제시된다. 이는 지역개발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

한 근거로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실시될 필요가 있

음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의 이상은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

한 갈등에 부딪치게 된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동체 

관계, 심리적 관계에서 비롯된 다양한 갈등이 제기되

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생활의 복원이냐, 지역의 성

장이냐는 지역개발의 원칙은 흔들리게 된다. 이는 재

해 발생 시 합의형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 방

안(tool)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재

해 발생 시 합의를 이끌어 다양한 요소 속에서 적절한 

지역개발 정책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가지 혹은 어촌의 재건을 종합적으

로 바라보는 비전 혹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도시시설 

혹은 도시기능의 입지문제는 종합적인 지역개발 정

책 속에서 제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은 재해연구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 동안 재해연구는 방재, 즉 피해의 

예방에서 단기적 응급 복구의 문제에 국한되어 진행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지는 못한다. 이 연구는 

피해지의 부흥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재해연구의 지

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는데,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한편 이 연구는 미야기현의 일부 지진해일 피해지

역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서론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지역의 지형적 또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각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개발의 과제 및 현실에

는 차이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점에 주목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

한 후쿠시마현 피해지의 경우는 부흥의 성격이 전혀 

달라지므로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주

1) 현지조사 시 인터뷰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3월 11일 14시 

46분”으로 말문을 시작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시간을 지

칭하는 숫자가 아니라, 일의 시작을 상징하는, 당시의 긴

박함을 담은 하나의 “서사”로 정착되었다.

2) 이는 바다에 있는 검조소(検潮所)에서 관측된 수치로, 실

제 해안에서는 더욱 높은 지진해일이 관측되었다.

3) 지진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도 1,618명에 

이르렀다.

4)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의 사망자는 4,571명, 행방

불명자 1,866명, 피해총액은 약 10조 엔 이었다. 동일본대

지진의 인적피해가 큰 것은 지진해일 피해가 컸기 때문이

다. 한신의 경우 직하지진으로 사망자의 73%가 건물붕괴

에 의한 것으로, 지진해일 피해는 적었다.

5) 특히 2011년 4월 7일 23시 32분 발생한 미야기현 앞바다 

지진(宮城県沖地震)은 M7.4급의 대규모 여진이었다(The 

Asahi Shimbun, 2012. 3. 13).

6) 일본정부는 2011년 12월 16일 “냉온정지상태에 달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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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며 원발사고의 ‘수속선언’을 하였으나, 2012년 2월 13

일 후쿠시마 2호기 원자로가 93도까지 상승하면서 긴장감

이 더해지기도 했다. 당시 도쿄전력은 온도계 수치 상승의 

원인은 케이블 선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The 

Asahi Shimbun, 2012. 2. 1).

7) 일본어로는 ‘풍평피해’(風評被害)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

거 없이 떠도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일컫는다.

8) 일반적으로 재해는 ‘자연재해’를, 재난은 ‘인위재난’을 지칭

하는 것으로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재해는 

자연적, 인위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재해 혹은 재난이라는 용어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9) 예를 들면, 1985년 학술잡지 Public Administration Re-

view는 위기관리(emergency management)를 주제로 하

는 특별 호를 발행한 바 있으며,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는 2006년 5월 허

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하

였다.

10) 특히 일본은 2006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구증가를 전제

로 추진해온 기존 지역개발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

게 되었다(Cho, 2007). 

1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hoi et 

al.(2004) 참조.

12) 6월 24일 ‘동일본대지진부흥기본법’이 책정되면서, ‘긴급

재해대책본부’는 ‘동일본대지진 부흥대책본부’로 바뀌었

고, 2012년 2월 설립된 ‘부흥청’으로 이어졌다. 

13) 한편 주택과 달리 산업시설의 경우는 현지 재건이 제시되

었는데, 수산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내륙부로 이전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14)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지반침하량은 심각하여, 게센누

마시에서는 68~74cm가, 이시노마키시에서도 67~78cm

의 지반침하가 조사되었다(Geospatial Information Au-

thority, 2011)

15) 게센누마의 부흥계획은 ‘바다와 산다(海と生きる)’를 캐

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는데, 이는 게센누마 시 부흥의 목

표 중 하나인 ‘슬로우 라이프(slow life)의 추구’와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게센누마 시는 부흥기간 10년 중 5년을 

집중부흥기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부흥방침

을 따른 것이다. 

16) 게센누마 시청 부흥계획 담당자 인터뷰(2012. 2. 2).

17) 이와테현(岩手県) 출신 자민당 정치가 하시모토 히데노

리(橋本英教) 씨 인터뷰(2012. 2. 2).

18) 물론 어업 관계자의 경우는 달랐다. “해안이 보이지 않는 

산에서의 생활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장소에 주

거지가 재건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게센누마 시 

신시가지에 입지한 가설주택 자치회장 인터뷰(2012. 2. 

2)). 

19) 게센누마 시 신시가지에 입지한 가설주택 자치회장 인터

뷰(2012. 2. 2).

20) 협의회의 정식 명칭은 ‘내만지구 부흥 마치즈쿠리 협의

회’(内湾地区復興まちづくり協議会設立会)이다. 

21) 이시노마키시의 부흥의 기본이념은 ‘재해에 강한 지역만

들기, 산업·경제의 재생, 연대(絆)와 협동의 공명사회 만

들기’로, 부흥기간은 현청의 부흥계획과 같이 ‘복구기’(3

년), ‘재생기’(4년), ‘발전기’(3년)로 설정되었다. 

22) 1896년 발생한 M8.2~8.5의 지진으로 거대 지진해일을 

동반했었다. 

23) 피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 중 

하나의 사례로, “보호자가 유치원에서 아동을 데려갔는

데, 피난가지 않고 귀가해서 지진해일에 희생되었다. 유

치원에 남았던 아이들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비록 몇 시

간 고립되었지만 살아남았다. 유치원 선생들은 부모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살았을 것이라고 

오열했다”는 증언이 있다(원자력 발전을 생각하는 이시

노마키 시민의 모임(原子力発電を考える石巻市民の会)  

대표 곤도 다케후미(近藤武文) 씨 인터뷰, 2012. 2. 4). 

24) 이시노마키 시의 중심시가지에서는 방파제에 가려서 바

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오는 지진해일을 인지

하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한다. 이시노마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평지가 넓었던 리쿠젠타카타(陸前

高田)의 경험을 적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리쿠젠

타카타 중심시가지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평야가 넓었

기 때문이다. 피난을 안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차를 몰고 산으로 향하다보니 길이 정체되었고, 결국 시

간을 맞추지 못했다. 산까지의 거리가 약 2km는 되는데, 

너무 멀었기 때문에, 차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도 살아남

지 못했다.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다고 한다. 

옆으로 도망간 사람도 살았다. 해안가 도로를 따라 옆으

로 달려서, 조금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서 살았던 것이다”

(자민당 정치가 하시모토 히데노리(橋本英教) 씨 인터뷰

(2012. 2. 3).

25) 이 학교에서는 교직원을 합하여 84명의 인적피해가 발생

했다(The Asahi Shimbun, 2012. 2. 26).

26) 원자력 발전을 생각하는 이시노마키 시민의 모임 대표 곤

도 다케후미(近藤武文) 씨 인터뷰(2012. 2. 4)에 의하면 

자가 주택으로 1층이 침수된 경우는 2층에서 거주하고 있

는데, 이 경우 쇼핑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이웃

집의 상당수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범문제도 발생하고 있

다. 



- 715 -

동일본대지진과 재해부흥의 공간적 쟁점

27) 시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향후 피재자의 의향조사

를 실시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검토하겠다고 응답

하고 있다. 

28) 단적인 예로 이시노마키 중심부에 세워진 한 가설상점가 

(石巻立町復興ふれあい商店街)는 진재 후 지역 인구가 

유출되면서, 매상이 진재 전의 1/3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Kahoku Online Network, 2012. 2. 20).

29) 오나가와의 부흥방침은 ‘안심·안전한 항구마을 만들기, 

항구마을 산업 재생과 발전, 살기 좋은 항구마을 만들기, 

심신 모두 건강한 지역만들기, 마음 풍요로운 사람 만들

기’로 제시되었는데, 항구마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간산업인 수산업의 복구와 주거

환경 재건이 최우선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30) 오나가와의 가설주택도 일부는 이시노마키의 부지를 빌

려서 건설되었다. 오나가와 정 오나가와 제1중학교(女川

町女川第一中学校) 아베 카즈히코(安部一彦) 선생 인터

뷰, 2012. 2. 4).

31) 우편설문, 3,510 건 배포, 회수율 61.1%. 

32) 2011년 3월 29일 일본지리학회의 도도코로 타카시(戸所 

隆) 교수는 “재해 대응력의 측면에서 살펴 보아도, 고밀

도(compact)형 시가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는

데, 이는 많은 식자들이 공감하는 바이기도 했다(http://

www.ajg.or.jp/disaster/files/201103_fukkou5r.pdf).

33) 예를 들면, Kahoku Online Network(2012. 8. 8)이나 

2012년 3월 10일 NHK에서 방영되었던 동일본대지진 특

집 프로그램 등을 참조.

34) 자민당 정치가 하시모토 히데노리(橋本英教) 씨는 인터

뷰에서 “정부가 지반성토냐 고지대 이전이냐를 결정한 

뒤 공영주택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너무나 소요된다. 오

히려 그 돈으로 토지를 재해 전 지가로 매입하여 보상해

준 뒤, 개인에게 선택을 맡기면, 알아서 이주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시모토 씨가 제안한 방안은 

지역의 인구유출을 지자체가 방기하는 방법이라는 점, 

개인별로 이동하면 커뮤니티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35) 1993년 홋카이도(北海道) 남서 앞바다 지진을 경험한 오

쿠시리 섬(奥尻島)의 경우도, 지진해일을 막기 위해 강

화한 방파제로 인해 해안경관이 손상된 바 있다. 당시에

도 방재가 미치는 경관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Ch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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